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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지나치게 확대했다!”
산자부, 석유사업법 개정안 통과 …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권 부여도

산업자원부가 유사석유제품의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

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3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사법경

찰권 부여방안을 협의중이며, 시행하게 되면 단속공무원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 아래 유사석유제품 제

조․판매시설에 대해 압수․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의 근거조항을 담은 석유사업법 개정법률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달의 유예기간을 거쳐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2003년 11월20일 세녹스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로 유사석유제품의 단속에 애를 먹었으나 

개정 법률안에는 유사석유제품의 정의 및 제조․판매금지를 명확히 규정해 단속의 법률적 틀을 갖추게 됐다”

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3월 중순 개정 법률안을 공포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4월 중순부터 전국적인 단

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분명했던 유사석유제품의 정의를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섞은 것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섞은 것 ▷석유화학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섞은 것 ▷석유제품 또는 화학제품에 탄소나 수소

의 화학물질을 섞은 것으로 규정했다.

다만, 실험용 제품이나 자동차 경주용 제품 등 산자부 장관령으로 정한 것과 바이오디젤처럼 산자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이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제품, 정유기업의 정상적인 정제행위, 품질보정 등은 

유사석유제품에서 예외로 한다.

또 시행령과 대통령령으로 나눠져 있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금지를 법안에 명시했고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제조․판매 중지명령과 불응 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소방서 등 행정청 등으로부터 위험물 저장취급소 허가를 받았더라도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산자부 

장관이 허가 취소를 요청할 때 해당 기관장은 적극 협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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